중국 법령의 다양성과 입법의 신속성
중국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흔히들 중국법령은 그 체계가 너무도 복잡하고 심지어 난삽하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중국의 법령 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명칭이 법령의 종류와 무관하여 법률전문가 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법령 체계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개정하는 헌법 외에 ①법률, ②법규, ③규장이 있는데, 외형상 우리나라의 법률, 명령, 규칙과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①법률은 그 중요성에 따라 민법통칙,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외자기업법 등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개정하는 ‘기본법률’과 노동법, 특허법, 상표법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기타법률’로 구분된다. 
또한, ②법규는 국가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지방성법규’로 구분된다. 
③규장 역시 국무원 소속 각 행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부문규장’과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지방정부규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중국 법령들은 헌법→기본법률→기타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 및 지방성법규→지방정부규장 순으로 효력을 지닌다. 
중국법령은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더욱 골치 아픈 것은 그 법령들이 반드시 법 또는 법규, 규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 ‘의견’, ‘통지’, ‘세칙’, ‘규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제정주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경우에는 ‘기타법률’, 국무원 내지 그 부문이 제정한 경우에는 ‘행정법규’ 또는 ‘부문규장’에 각 해당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전문가 조차도 법령의 명칭만으로는 법령의 종류 및 순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에 부기된 법령제정 주체를 확인하고 상위 법령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만 비로소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법률보다 하위의 행정법규, 부문규장 등이 훨씬 더 많이 제정되고 있는 입법현실도 법률전문가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약 200여개에 불과한 반면,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약 600여개, 국무원의 각 부문에서 제정한 부문규장은 수천 개에 달하고,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지방성법규도 무려 7,000여개에 달한다. 이를 두고 중국의 법치주의는 아직도 멀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법령의 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하위법령이 훨씬 더 많이 제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광활한 대륙을 영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56개 민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거대한 국가이다. 넓은 영토와 다양한 국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법률을 제정하여 구석구석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상위의 법률에서는 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하위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중국의 입법 시스템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는 갖지 못하는 커다란 장점이 발견된다. 
중국은 입법절차가 까다로운 법률보다는 주로 하위법령을 통하여 각종 국가시책을 시행하는데, 정부차원의 방침 발표직후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은 물론이고 관련 부서의 부문규장과 지방정부의 지방성법규 및 지방정부규장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신속한 입법 시스템은 절차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와 달리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정략적 합의에 의하여 법령의 본질이 변색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중국식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입법 시스템 때문에 중국은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에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교민들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입법시스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하여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 및 지방정부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하위법령을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법치주의 건설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하여는 미리미리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